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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 농성 돌입 관련 성명

날 짜 2015. 4. 28. (총 1쪽)

성 명

무엇을 감추려하는가. 대통령은 시행령안 폐기 결단하라
- 정부의 줄기찬 특조위 무력화 시도가 불러온 특조위 위원장 농성

1. 어제(4/27)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상

임위원들이 대통령의 정부 시행령 철회 결단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기필코 가로막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급기야 현역 장관급 인사의 농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정부는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니, 일부 수정이니 하는 눈속임

을 그만두고,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안 폐기 요구에 답해야 한다.

2. 특별법 제정 6개월이 지나도록 특조위 활동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은 정

부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특별조사위 구성과 시행

령안까지 줄곧 진상조사 활동에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특조위

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던 해양수산부는 시행령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

자 마지못해 일부 수정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할 뿐, 차관회의(30일)가 다가오고 있는 

현재까지도 수정안의 내용을 특조위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 특조위가 공식 제안한 시행령 

제정 공개 토론회에도 불참했다. 기획재정부가 특조위에 예산조차 배정하지 않아 상임위

원들과 준비단에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차라리 믿고 싶지 않다.

3.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묻어버리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아니고서야 정부가 국

민 600만 명 이상의 서명과 여야 합의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을 이토록 무시하고, 진상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시행령안을 고집하기 어렵다고 본다. 진상규명은 정부의 책무이

자,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슬픔을 치유하는 길이며, 한국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

한 최소한의 노력이기에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권 차원에서 진상규명

을 기어이 가로막으려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의혹이 깊어지는 이유이

다. 국민적 의혹을 더욱 부추길 요량이 아니라며, 사실상 달라질 게 없는 시행령안을 고집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시행령안 폐기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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